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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is intended to protect the public from acts of Internet “cybersquatting”, 

a term used to describe the bad faith, abusive registration of Internet domain names.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a bad faith intent, a court may consider factors such as, ① the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erson, if any, in the domain name, ② the extent to which the domain name consists of the legal name of 

the person or a name that is otherwise commonly used to identify that person, ③ the person’s prior use, if any, 

of the domain name in connection with the bona fide offering of any goods or services, ④ the person’s bona fide 

noncommercial or fair use of the mark in a site accessible under the domain name, ⑤ the person’s intent to divert 

consumers from the mark owner’s online location to a site accessible under the domain name that could harm the 

goodwill represented by the mark, either for commercial gain or with the intent to tarnish or disparage the mark, 

by creating a likelihood of confusion as to the source, sponsorship, affiliation, or endorsement of the site, ⑥ the 

person’s offer to transfer, sell, or otherwise assign the domain name to the mark owner or any third party for financial 

gain without having used, or having an intent to use, the domain name in the bona fide offering of any goods or 

services, or the person’s prior conduct indicating a pattern of such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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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지난 2011년 닷컴

퍼니(.company), 닷커피(.coffee), 닷카메라(.camera), 

닷포토(.photo) 등 일반 명사 기반 신규 도메인의 

개방을 결정하였고, 올해부터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

다. 기존 ‘닷컴(.com)’이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임

을 밝히는 수준인 반면에 신규 도메인은 해당 기

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닷컴퍼니’를 시작으로 커피 기업은 ‘닷

커피’, 카메라 업체는 ‘닷카메라’, 마케팅 기업은 ‘닷

마케팅(.marketing)’을 도메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명상표, 유명인의 이

름이나 기업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한 후 되팔

거나 엉뚱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버스

쿼팅(Cybersquatt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

표적으로 다음(daum.company), BC카드(bccard. 

company), 이마트(emart.company), 하나은행(hana 

bank.company), 아모레퍼시픽(amorepacific.company)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스쿼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

업과 무관한 상표나 상호 등의 명칭으로 도메인이

름을 등록하여 타인과 관련 있는 영업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

게 하는 행위 혹은 저명상표나 저명상호를 대표하

는 도메인이름을 미리 선등록하였다가 저명상표권

자나 저명기업이 뒤늦게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매

수를 요구하면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

로 정의되기도 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

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

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

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는 이전등록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

석되고 있다(Je, 2011). 반대로 현행 인터넷주소자

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

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

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달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보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

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

부는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부정한 목적과 관

련된 하급심 판례는 다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

정한 목적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고

는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을 중

심으로, 제 2장에서 동 사건의 사실관계 및 대상판

결의 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 3장에서 사이버

스쿼팅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우리나라의 

사이버스쿼팅 방지 제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등

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 판결

의 의미와 향후 전망 그리고 관련 규정에 대한 입

법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의 요지

2.1 사실관계

.kr 등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country-code 

Top Level Domain)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등록

원부 관리기관(registry)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and Se-

curity Agency, KISA)이 등록기관(registry)으로 

되어 있다. 다만, 그 등록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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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네임즈, (주)가비아, (주)후이즈 등 30개의 

등록대행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아래 각 상표의 상

표권자인 피고는 1972년경부터 지금까지 상표와 동

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등산화’ 등의 상품

과 그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며, 2001년경

부터 위 상표들을 중점적으로 광고하고 2002년경

부터는 상표 2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Trademark  (상표 1)  (상표 2)

Filing Date 2004. 8. 28. 2007. 5. 8.

 Date of 
Registration

2008. 6. 2. 2009. 1. 6. 

Registration No. 제748685호 제774845호

 Designated 
Goods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등산화, 안전화’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등산용 자켓’

구체적으로 1997～2000년의 피고 매출액 합계는 

400억 원 상당, 광고비 합계는 15억 원 상당이었고, 

그 이후 매출액은 2001년 약 257억 원, 2002년 약 

330억 원, 2003년 534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고, 광고비도 2001년 약 9억 3천만 원, 2002년 약 

6억 3천만 원, 2003년 약 11억 2천만 원 등 상당액

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2003년 4월경 피고의 제품

은 국내 등산화 시장의 약 40%, 국내 안전화 시장

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무렵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K2’ 등산 관련 제품의 품질

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한편, 원고는 

‘덕태산한봉원’이라는 이름으로 2000. 1. 28.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자인 주식회사 아이네임즈를 통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

을 등록하였다. 이후 원고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지’로 사용하다

가, 2002년경에는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고, 

다시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

고는 2009. 12. 14.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는 2010. 2. 18. 도메인이름 등록을 

피고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2 사건의 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2.2.1 사건의 경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목은 도메인(domain) 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동법 동조 제4호는 인터넷

주소의 사용자를 “인터넷에서 컴퓨터 등 정보시스

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

터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거나 인터넷주

소관리기관․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

도메인등록업체에 도메인이름 또는 제1호 (다)목

의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 현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

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의 금지) 제1

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동조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원고는 자신이 도메인이름

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것은 원고와 원고가 거주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목적이어서 거기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에게는 도메인이름에 관

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

로 하여, 원고는 도메인이름 ‘k2.co.kr’에 관하여 피

고의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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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

용 경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 연혁 및 

그 주지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계속 보유할 별다른 이익은 없는 반면, 원

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결국은 정당한 권

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셈

이 되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판

단에는 아울러,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

를 사용하는 사실을 몰랐고, 여러 문자를 조합해 

보던 중 우연히 “k2”라는 조합을 얻게 되었다고 주

장하나, 원고가 처음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개설

한 홈페이지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홈페이

지”로서 등산 내지 등산용품에도 적지 않은 관심

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가 약 30년 가

까이 이 사건 각 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들을 사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K2’는 에베레스트에 이은 세계 제

2의 고봉으로, 산을 좋아하는 원고가 산 이름 ‘K2’ 

내지 피고의 이 사건 각 상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연히 ‘k2’라는 조합을 얻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점, ② 원고가 2002년경에는 원고의 

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5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는 직접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하였으나, 그 2년여 동안 사이트에 

등록된 글은 32개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2005. 

4. 7.과 2005. 4. 8. 이틀에 걸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위 사이트에 등록된 글이 전혀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부

터 피고가 위 분쟁조정신청을 한 2009. 12. 14까지

는 아예 웹사이트를 폐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다.

2.2.2 대상판결의 요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

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

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

원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

록될 수 있지만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

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

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빈번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함

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아울러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

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규

정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부정한 목적을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지의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

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

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

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

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

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

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

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

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

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

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동 사건에서, 원고

는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피고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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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한 점, 

위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

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

로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는 데

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고,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해석

3.1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인터넷상에 연결된 모든 회사 혹은 조직 등의 

컴퓨터 서버(server)는 그 특정을 위해 가상공간상

의 고유한 식별자가 필요한데, 이를 IP 주소(Inter-

net Protocol Address)라고 한다. IP 주소는 오직 

1개만이 존재하여야 각 컴퓨터 사이에 정보가 오

류 없이 송수신된다. IP 주소는 예를 들어 “147.46. 

10.17”과 같이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구분자

인 점(dot)으로 구분되는데, 간편하게 확인하거나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숫자로만 구성된 IP 주소를 이해하고 기억

하기 쉽도록 문자와 숫자, 한정된 기호로 변환시

킨 것이 도메인이름(Domain Name)이다. 따라서 

인터넷상 도메인이름의 개념을 “계층적 구조를 가

지고 문자, 숫자 또는 일부 기호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며 인터넷상 존재하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붙여지는 식별자” 혹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

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Cho, 2004). 인터넷주소자

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도 인터넷주소를 “인

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 또는 국가표준방식에 의하

여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

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인

터넷 프로토콜, 도메인이름 또는 기타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루트(root) 도메인(www.scourt.go. 

kr에서 scourt)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

위 도메인을 의미하여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도

메인을 최상위 도메인(TLD：Top-Level Domain)

이라고 한다. 최상위 도메인은 그 성격에 따라 일

반 최상위 도메인(gTLD：generic Top Level Do-

main, 예를 들어 .com, .net, .org 등)과 국가 최상

위 도메인(ccTLD：country-code Top Level Do-

main, 예를 들어 .kr 등)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도메인이름은 등록원부 관리기관(registry)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registrar)에 의해 

등록된다. gTLD의 경우 전 세계 도메인이름을 총

괄하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지정을 받아 각각의 형태별로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고,1) 역시 ICANN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그 등

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2) 도메인이름 자체는 공적 

자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이 전유할 수 없고,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귀속 및 양도의 대상

은 도메인이름 자체가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

록․사용에 관한 권리이고, 이는 도메인이름 등록

자가 등록기관에 대해 갖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Do, 2009). 도메인이름이 등록되면 등록자

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메인이름을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등록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1) .COM：미국의 VeriSign, Inc., .NET：미국의 Veri 

Sign, Inc., .ORG：미국의 PIR(Public Interest Re-

gistry), .BIZ：미국의 NeuLevel, Inc., .INFO：아일

랜드의 Afilias Limited 등이다.

2)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한강 시스템즈와 예스닉, 넷

피아, 7DC, DEXT 등이 ICANN으로부터 registrar 

자격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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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대신 등록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3.2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방지를 위

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제도

3.2.1 사이버스쿼팅 제재의 필요성 

사이버스쿼팅이란 유명한 기업․단체․기관․조

직 등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명 기

업의 이름과 같은 도메인이름이 생길 것을 예상하

고 미리 이를 등록해 놓으면, 해당 기업은 아무리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해도 등록자가 그 등

록을 취소하거나 사용허락을 하기 전에는 이를 사

용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그 도메인이름을 꼭 사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가 바라는 요구 사항

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3) 사이버스쿼팅은 이와 

같은 도메인이름의 유일성을 이용한 것으로 도메

인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나타

난 현상인데, 타인의 이름을 선점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기

업의 웹사이트를 찾아가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행위에 정

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체계 하에

서는 이러한 사이버스쿼팅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 말

부터 국제기구 및 각국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

하였다. 

3.2.2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및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

ICANN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3) 한 예로 미국에서는 1994년 70달러에 등록한 “wall-

street.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이 1999년 100만 달러

에 팔리기도 했다. 

인 해결을 위하여, 1999년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

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

tion Policy, UDRP) 등을 마련하여, 의무적 행정절

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를 시행

하고 있다.4) gTLD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관

에 대하여 UDRP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동의하도

록 되어 있고, 위 규정들은 ICANN의 인터넷 웹사

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등록기관은 ① 등록자

에 의한 서면 또는 적절한 지시가 있는 경우, ② 해

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 또

는 중재기관으로부터 명령이 있는 경우, ③ ICANN

이 채택한 해결정책에 따라 진행되고 등록자가 당

사자가 된 의무적 행정절차에서 도메인이름의 등

록취소, 이전 또는 변경 결정이 있는 경우, ④ 기

타 등록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을 취소, 

이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UDRP는 타인의 상표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도메인이름의 악

의적인 등록, 즉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상표

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동시적으로 사

용한 경우와 같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당사자들

이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UDRP

가 적용되지 않는다(Lee, 2002). 그럼에도 불구하

고, UDRP는 도메인이름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 준

칙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도메인이름의 

남용적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01. 6. 20. 

ccTLD에도 그 기본적 구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

였으며, 우리나라의 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UDRP 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분쟁해결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 중재 등에 맡겼으

나, 2002년부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

하여 도메인이름분쟁에 관하여 UDRP와 유사한 

취지의 절차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4) 제4조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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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미국의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

tection Act, ACPA)

1999년 ACPA가 제정되기 전 미국에서는 도메

인이름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혼동가능성에 기

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뿐만 아니라 상표희석법

까지 적용되고 있었지만, 상표권 침해 및 상표희

석법의 한계로 인하여 상표권자는 충분히 보호되

지 못하였다. 또한, 무단점유자들은 웹사이트를 도

메인이름에 연결시키지 않거나 상표권자의 영업과 

관계없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상표권침해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와 연관되어 

있는 명성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

으로 식별력 있는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

는 행위, 즉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ACPA가 제정되었다. ACPA가 제정된 배

경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법자는 도메인이름의 무

단점유에 대한 구제수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비용이 요구되며 그 결과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입법 사유를 밝히고 있다(Lee,  

2002).

“미국의 FTDA(1995년 희석법을 연방상표법화

한 입법)가 상표권자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

만, 무단점유자들도 판례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함

으로써, 곧 판례가 희석의 요건으로서 요구하는 행

위를 회피함으로써 무단점유자에게 희석법에 따라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리고 도메인이름을 축적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법

원은 때때로 상표권자에게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상표권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

넷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확실하게 됨으로

써 판결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상표권자는 도메

인이름에 대하여 항상 긴장상태를 멈출 수 없으며,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소요되고, 소비자와 상표권

자 모두에게 법적 불안정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15 U.S.C. §1125(d)에 의해, 상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도메인이름을 등

록․거래․이용하는 자는 당사자들의 상품이나 서

비스에 관계없이 상표권자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동 규정에 의해 도메인이름의 무단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거나 저

명한 것이어야 하고, 상표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도메인이름을 

등록, 거래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력 있

는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

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거

래․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가 동 규정에 의해 책

임을 지지만, 저명상표5)의 경우에는 해당 저명상

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거

나 저명상표를 희석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거

래․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역시 책임을 부담한다. 

특히, 동 규정에서 부정한 목적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데, 법원은 도메인이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록인의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의 이름 또는 그를 지칭하기 위해 통상 사

용되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 어떤 상품

이나 서비스를 선의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 의한 선사용 등을 고려하

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ACPA가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 측은 손해배

상은 물론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6) 

5) 미국 연방 상표법에서는 ‘유명(famous) 상표’의 개념

만 있을 뿐 우리 상표법 이론에서와 같은 ‘주지상

표’와 ‘저명상표’에 관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희석화를 인정한 미국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 기준에 의할 때 ‘저명상표’에 이른 경우 희석화

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설, 판례에 의하면 

희석화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6) 15 U.S.C. §1116이 “15 U.S.C. §1125(d)의 위반을 

막기 위하여 형평법상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경우 법

원이 금지명령(injunctions)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15 U.S.C. §1125(d)에서의 책

임(be liable)이라 함은 손해배상(damages)만이 아

니라 금지청구(injunctions)까지 포함하는 개념으

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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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우리나라의 사이버스쿼팅 방지 제도

3.2.4.1 개요

UDRP나 미국의 ACPA보다는 다소 늦지만, 우

리나라도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

력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신설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이와 같은 이중 입법은 그 당시 

소관 관청인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과 정보통신

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이해관계에 따

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중 입법에 대해서

는, ①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을 규율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면 

굳이 서로 다른 법률로 따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

요가 없는 점, ② 미국이나 일본도 하나의 입법으

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점,7)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구제수단에 차이가 있는 양법을 중복 적용

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Jeong, 2004; Nam, 2010). 

3.2.4.2 부정경쟁방지법

사이버스쿼팅은 정당한 표지에 관한 권리를 갖

고 있는 자에 대한 상거래상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인터넷 검색에서의 사회적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미국의 

ACPA가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신설 및 인

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

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 혼동

7) 일본은 2001. 6. 2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의 

새로운 제12호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 

상품 등 표시(사람의 업무에 관계된 성명, 상호, 상

표, 표장 기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 보유하거나 또는 그 도메인이름을 사

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

정하여 2001. 12. 25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위), (나)목(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다)목(저

명상표 희석행위)에 의해서는 사이버스쿼팅이 제

대로 규제될 수 없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혼동 개념을 확장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에서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혼동가능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

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경우도 타인의 표지가 주지

성을 넘어 저명성8)까지는 없거나, 웹사이트의 개

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

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전에 오프라인에서

만 거래되던 상품이나 용역이 현재는 상당 부분 

온라인에서도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명상

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온라인상에서도 인정해

야 일반 소비자가 상품이나 상인에 대해 갖고 있

던 신용이나 신뢰에 입각하여 안심하고 소비행위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상에

서도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아울러, 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이버스쿼팅, 타이포스쿼팅(typosquatting)9) 등

을 부정경쟁행위로 포섭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아)목이 신설되었다. 동 규정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 3자에게 판매하거

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의 상업

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

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標識)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은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

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

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9) 타자 실수로 인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이

용하는 사이버스쿼팅의 한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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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포

섭하였다(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일부개정된 

것(시행일 2004. 7. 21)). 다만,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

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에 이전등록 

청구는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

하는 견해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하

고 있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용금지나 등록말소

만을 인정하고 등록이전을 부정하게 되면 UDRP

에 따른 결정의 집행에 장애를 주고, 상표권자 등

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게 되며, 그 

결과 상표권자 등이 도메인이름에 대한 법적 방어

를 포기하고 등록인과 사이에 매수협상을 시도하

게 되므로 이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부정한 목적의 

등록과 사용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채권적 사용권에 해당

하므로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이전등록

을 청구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상표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금지나 등록말소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전까지 인정하는 것은 

비례, 보충성의 원칙 및 다른 표지와의 형평에 반

하다고 주장한다(Moon, 200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은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

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비록 상표법에 관한 것이

지만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3.2.4.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최근 빈발하는 사이버스쿼팅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등록이 방해되어 경제적 손실뿐

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야기되고 있고,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도

메인이름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이 적지 않

다. 이에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관리기관을 지정하

는 등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先

占)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

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

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Go and Yoon, 2002). 다만, 당초 법률(안)과 같이 

도메인이름의 전매행위를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

름 선점행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이는 사실상 시

장원리에 따라 거래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이전

행위 전체를 금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최종

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금지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다. 

또한, 법원에 대한 등록말소 청구권자가 당초 법

률(안)에서는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청구권자가 지나치게 넓게 확장될 소지가 

있어 결국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 수정되었다. 

이후 동 법률이 2009년 개정(법률 제9782호, 2009. 

6. 9, 일부개정)되면서 등록말소뿐만 아니라 등록

이전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판단기준(제18조의2)이 마련되었

다. 특히, 동법 제4조가 “이 법은 (중략) 대한민국

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

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에 따

라,10) ccTLD(.kr 도메인이름)뿐만 아니라 대한민

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gTLD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11) 다만, 인터넷주소자원

10) 개정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

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된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1)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gTLD 

이외의 gTLD에 대하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

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138 Young-Gyu Park

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개정된 제12조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 각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 또는 제소된 사건에 대

하여도 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Nam,, 

2010; Jeong, 2004).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

고 2008나21077 판결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도메

인이름은 2000. 4. 2. 등록한 후, 2001. 5. 13. 원고

에게 이전한 바 있는데 그 후인 2004. 7. 시행된 부

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목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규범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법 부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고 주장하나, 2004. 1. 20. 제7095호로 개정된 법에

서는 제2조 1호 (아)목을 신설하면서도 부칙에 공

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

정 이외에 달리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이후 현재까

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해 피고 등이 주장

하는 권리 침해 역시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 조항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

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

였다(대법원 2008. 11. 27자 2008다62489 심리불속

행 기각 판결로 확정됨). 그리고 위 규정들은 새로

운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을 창설한 것이

고, 따라서 새로운 청구원인인 권리관계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 역시 창설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

자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규정들의 적용을 주장하며 보유뿐만 아니라 등록

을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am, 2010; Jeong, 2004). 

3.2.4.4 종합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신설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특

히, 제12조)의 제정으로, 종전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사이버스쿼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

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

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이

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섭하

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보다 

그 적용범위가 다소 좁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

의 표지가 반드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 법률은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에 관하여, 권리자가 도메인이름 등록인

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Nam, 

2010). 다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는 UDRP 등과는 달리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대

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입법의 미비로 여

겨진다. 현행법 하에서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

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

한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으

로 해석된다(Jeong, 2004).

3.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

항의 판단기준

3.3.1 개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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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

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서는 이전등록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반대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

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

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

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등록말소는 물론 등록이전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명확히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과

는 달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도메인이

름의 등록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어,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보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를 제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3.2 판례

3.3.2.1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 사례

3.3.2.1.1 서울중앙지법 2009. 11. 13. 선고 2008가

합126340 판결

원고는 “caselogic.co.kr” 등의 도메인이름의 등

록자이고, 피고는 “ ”이라는 상

표 등에 관한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2002년 무렵

부터 미국의 KEI로부터 케이스로직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였는데, 그 당시 국내 인지도가 낮은 상황

이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전자신문에 광고, 개그

맨 등을 모델로 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는 한편,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위 도메인이름 

등에 의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였고, 2004년 10월 18일 ‘CASELOGIC(케이

스로직)’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확장하였다. 피고는 

2007년 3월 무렵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케이스로직을 인수한 후인 2007년 5월 17일 제 3자

에게 케이스로직 제품에 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인 배포권을 부여하였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ccTLD에 관하여 정당한 권

원을 가진 자라 함은 해당 국가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로 제한되고, ① 피고 내지 케이스로직은 

국내에서 원고 이외의 수입원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품 공급을 위한 노력이 거의 전무

하여 국내에서 쌓은 영업상 신용이 인정되기 어려

운 점, ② 대한민국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케이스

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원고의 판매 및 홍보에 의

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③ 원고가 3년여 전에 

이미 ‘케이스로직’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쇼핑

몰도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케

이스로직 제품의 홍보를 위한 자료 등을 공급하고 

원고의 제품 판매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

려하여, 피고가 상표권자라는 사실만으로 피고만

이 국내에서 케이스로직과 관련된 위 각 도메인이

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라 단정할 수 없

고, 나아가 원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2)

3.3.2.1.2 서울중앙지법 2012. 9. 21. 선고 2011가

합98322 판결

원고는 ‘citycard.com’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자

이고, 피고(Citigroup Inc.)는 미합중국 뉴욕시에 본

사를 두고 금융업 등을 영위하면서 1981년경 미합

중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CITI’를, 1998. 12. 15. 국

내에 서비스표 ‘CITICARD’ 등을 등록한 회사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란 상표법,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타인이 비용을 지출

하고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대가 없이 이전시켜야 

할 만큼 자신의 권리와 도메인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과 정당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였

다. 또한, ‘citycard’는 도시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ity/와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나 플라스틱’을 

12) 이와 달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도메

인이름 등록말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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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ard’가 결합된 것으로, 그 결

합에 의하여 형성된 단어가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

시형 멤버쉽 카드(도시의 대중교통이나 관광지, 문

화시설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

드)’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등록한 도

메인이름과 피고의 등록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피고가 ‘citycard’로 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

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

고의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3) 

예를 들어, 앞서 검토한 서울중앙지법 2012. 9. 

21.선고 2011가합98322 판결이 설시한 법리, 즉 “인

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

이 있는 자’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

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타인이 비용을 지출하

고 등록한 도메인이름을 대가 없이 이전시켜야 할 

만큼 자신의 권리와 도메인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

련성과 정당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는 법리의 경

우, 특히 gTLD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권자’를 포섭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3.2.2 부정한 목적이 긍정된 사례

3.3.2.2.1 서울중앙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

합132 판결

원고는 2005. 11. 28. “celluarsouth.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로서, 위 도메인이름으로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무료휴대전화, 선불

휴대전화 등의 검색카테고리를 갖추고 이를 검색

13) 이와 달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도

메인이름 등록이전 결정을 하였다.

하면 휴대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른 웹사이

트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는 1988년 설립

되어 600만 명 이상에게 무선통신 서비스 등을 제

공하는 미국 법인으로서 1989. 7.경 ‘Cellular South’

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는 한편, “www.cellular 

south.com”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① cel-

luarsouth는 피고의 영업표지 중 철자 ‘l’만 생략된 

형태로 서로 유사하여 피고 고객을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다

가 철자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

할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

하였을 때 피고가 제공하는 사업과 동일 내지 유

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개별 웹사이트가 검

색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영업표

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이에 편승하여 광고

비 수입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

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3.2.2.2 서울중앙지법 2010. 4. 8. 선고 2009가합

15059 판결

원고는 2005. 6. 23. ‘onstyle.co.kr’을, 2007. 3. 6. 

‘onstyle.kr’을 등록하고, 앞의 도메인이름으로 인

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의류상품의 정보 제공 및 판

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4. 2. 2경부터 젊은 

여성들의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전문 케이블방송

채널인 ‘온스타일(OnStyle)’을 개국하여 운영하면

서, “Onsyle” 등에 관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

의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부터 상표 등을 출원하였

고, 2004년 초에는 그 명칭의 케이블 방송을 개국

하여 전국에 방송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케이블

방송의 홍보를 위하여 상당한 광고 및 판촉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상표 등의 지정상

품 등과 원고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

는 물품이 서로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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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3 서울중앙지법 2011. 11. 22. 선고 2011가

합55899 판결

원고는 ‘verision.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2008. 

11. 8.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verizon 

communication 사의 계열사로서 그 상표 및 서비

스표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먼

저 원고가 ‘베리시온, verision’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하여 2011. 4. 26. 등록받았고, ‘www. 

verision-inc.com’란 도메인이름을 보유한 회사가 

원, 피고 외에도 있기는 하나, ① 피고의 표장 ‘ve-

rizon’은 이동통신업, 일반전화서비스 제공업 등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

던 점, ② 피고는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verizon’이

라는 표장으로 다수의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점, 

③ 이전에도 피고의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 3자가 부당하게 등록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④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의해 연결되는 인터넷 웹

페이지에는 피고의 경쟁회사인 AT&T, Sprint, 

T-mobile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링크된다

는 점, ⑤ 원고의 도메인이름을 미화 10,000달러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가 도메인이름 거래 웹

페이지(sedo.com) 상에 올라와 있는 점, ⑥ 위 도

메인이름은 피고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는 도메인이름을 선점하

여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피고로

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3.2.2.4 서울중앙지법 2012. 7. 24. 선고 2011가

합118653 판결

원고는 ‘homedepo.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

록한 자로서, 위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피고의 사

업 영역에 해당하는 ‘가정용 건축자재, 가구 및 집 

꾸미기에 필요한 각종 물품’등과 관련된 상업 정

보를 제공하는 ‘www.home2depot.com’이라는 웹사

이트로 연결되고, 위 웹사이트의 화면 내 항목을 

순차 클릭할 경우 피고의 경쟁업체인 “True Value 

(트루 밸류)”라는 회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었다. 

피고는 1978년 설립되어 ‘가정용 건축자재, 가구 및 

집 꾸미기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유통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 4. 8. 국내에 ‘주택

개량공사용 주거용품 소매알선업, 실내장식업’ 등에 

관하여 ‘THE HOME DEPOT’라는 서비스표를 등

록한 것을 비롯하여 전 세계 수십여 국가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동 사건에

서 법원은, 피고의 고객을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다가 철자

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개연

성이 높고, 원고가 광고비 수입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은 

것으로 판시하였다. 

3.3.2.2.5 서울고법 2012. 2. 23. 선고 2011나80953 

판결

원고는 1972년경 설립된 후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에서 5,000여 개의 매장에서 ‘자연친화적 아동

용 가구’ 등에 ‘flexa’ 등의 표장을 붙여 판매해 오

는 회사로서, 국내에서도 2003. 1.경부터 잡지와 주

요 일간지에 소개된 바 있고, ‘flexa’, ‘플렉사’ 등의 

상표를 등록받았으며, ‘www.flexa.dk’란 도메인이

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아동용 가구 판매업’ 

등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www.flexa-korea.com’

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자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

은, 피고의 도메인이름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

고의 상표(flexa)로 인해 국내 대리점 등의 관계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korea)을 부가한 형태에 불

과하여, 피고가 이를 먼저 등록함으로써 원고의 도

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시

하였다. 

3.3.2.2.6 서울중앙지법 2012. 12. 11. 선고 2012가

합7965 판결

원고는 2010. 3. 8. ‘버츠비.kr’, ‘버츠비몰.kr’, 

‘burtsbeesmall.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

이고, 피고는 1991년경 미국에서 설립되어 ‘크림, 

로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면서 ‘B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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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S’를 대표적인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동 사건

에서 법원은 ① 위 도메인이름과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화장품을 비롯

한 국외의 여러 유명 화장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위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개설한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Burtsbees’라는 

표장을 표시한 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일

반인들이 이들 도메인이름을 입력하면 모두 원고 

운영의 하나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

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피고의 상

표에 관한 국내․외 인지도에 편승하여 광고비 상

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과 같은 부정한 목적

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3.2.2.7 서울중앙지법 2012. 9. 26. 선고 2012가

합10121 판결

원고는 1997. 4. 21. ‘amway.co.kr’라는 도메인이

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1은 

Amway Coporation 등의 모회사로서 ‘AMWAY’ 

표장에 대해 국내․외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

권자이다. 또한, 피고 2(한국암웨이 주식회사)는 

1989. 5. 1.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1. 5.

경부터 국내 영업을 개시하여 1,000여 종의 제품 

판매 및 마케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2011. 10. 19. 

피고 1로부터 ‘AMWAY’ 표장과 관련된 도메인이

름의 등록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인터

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도메인이

름의 이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① 그

에 대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원고의 도메인이

름의 등록, 보유, 사용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권리

를 침해하는지 여부, ③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먼저, 동 사건에서 피고 1은 ‘AMWAY’

라는 표장을 국내에 상표 등록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AMWAY’ 표장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장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피고들에게 위 도

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었다. 결국 

동 사건에서, ① 원고는 도메인이름 등록 이후 장

기간 이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지 

않고, 향후 그 실질적인 사용에 관한 계획 등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원고의 도메인이름 등

록 이전에 ‘ ’ 표장에 대하여 국내에 상

표등록이 이루어졌고, 국내 영업 활동 및 매출 규

모,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에도 위 표장은 국내에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도메인이름 판매를 통해 이

익을 얻으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3.3.3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3.3.3.1 정당한 권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

황 하에서, ‘정당한 권원’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

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등록이전 청구와 등록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달리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Nam, 2010). 또한 등기상호, 

등록되지 않고 주지․저명하지도 않은 상표, 저작

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근거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Jeong, 2004). 동 견해는,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아)목이 국

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 표지에 적용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다수의 UDRP 결

정은 문제된 상표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국가에 

상표 등록된 바 없고 널리 알려진 바도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보유 또

는 사용하더라도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표지

가 국내에서 등록되었거나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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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해당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보유 또

는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경우에

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자원

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내에서 등록되었거나 널

리 인식된 표지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개정

된 현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에서 등록된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에도 적용

되고 있다는 점, 외국에서만 주지․저명하거나 등

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표 

등의 소유자도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것으로 해

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지가 국내에

서 등록되었거나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더

라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

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Nam and Jong, 200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도 도

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

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도메

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

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

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

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

(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

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

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

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

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

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

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

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

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아)

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

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

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

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3.3.2 부정한 목적

3.3.3.2.1 상표법에서의 부정한 목적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

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주지상표가 국

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 3자가 이

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

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지상표권자의 국

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상

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허

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의 취지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

1362 판결). 이러한 측면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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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는 상표등록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 

․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

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부정한 목적이 있기만 하면 출처의 오

인이나 혼동의 염려는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무임승차(free ride)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

려 하거나 그 특정인의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

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의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등)도 이러한 취

지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

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

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

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

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

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

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

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외

국에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

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고

액으로 매입하도록 하기 위해 선취적으로 출원하

는 경우,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

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저명상표와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

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 거래

상 신의칙에 반하는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등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Patent Corut of Korea, 

2010). 또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타

인의 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

(사용 시기, 사용 범위, 사용 빈도 등)을 나타내는 

자료, 주지․저명상표가 조어로 되어 있는지의 여

부 또는 구성상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내는 자료,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그 주지․저명상표에 화체된 신용, 명성, 고객흡인

력 등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

료 등을 참작하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3.3.3.2.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

정한 목적 

도메인이름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신청 또는 

청구한 자의 표장이 저명한 경우에는, 비록 등록

인이 신청인에게 매각 제의를 한 적이 없다 하더

라도 자신의 사용목적이라기보다는 판매 등 다른 

부정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신청인의 표장이 국내에서 주지․저

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

하여 등록인이 신청인 표장의 존재 및 외국에서의 

명성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도메인이름이 신

청인의 표장과 동일․유사하고, 도메인이름을 등

록한 이래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 도메인이름

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등록인이 도

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전혀 가지

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인에

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내지 그 밖의 상업적 이익

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등록인이 신청인에게 양도의 대가로 등

록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요구한 경우, 조

어(造語)인 신청인의 표장을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으로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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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등록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등록인이 다수의 유

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받은 경우, 이미 일

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

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등록인에게 있는 것

으로 더욱 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등록인이 신청인의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 서비스

표권, 상호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인이 이

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명 등과 도메인이름 자

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록인의 사업이나 비

전과 매치시킬 만한 합리적인 연결점이 도메인이

름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경우, 등록인이 도메

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성실하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비상업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등록인이 도메인이

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Nam, 2010).

3.4 대상판결의 의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

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

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

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과 출원인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

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

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

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

후2322 판결). 동 규정은 모방상표를 선등록하여 

이익을 취하는 소위 상표 브로커 등의 행위를 막

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사이버스쿼팅을 

방지하고자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

정한 목적을 해석할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

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

이버스쿼팅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UDRP, 

ACPA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과 

그 입법목적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

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 이들의 입법목적 및 UDRP, 

ACPA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목적’ 판단의 고

려요소들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을 종합할 때,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부

정한 목적’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도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조정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UDRP 제4조 a(ii)항도 당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

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어야 하는 점을 요건으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ACPA(15 U.S.C. §1125(d) (1) 

(B)(ii))도 도메인이름 사용이 공정하거나 합법적

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즉 등록인이 도

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상표법 제7조 제1

항 제1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UDRP 및 ACPA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을 

회사는 등산용품에 관하여 ‘ ’와 동일성이 있

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갑은 도메인이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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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을 회사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을 회사의 ‘ ’ 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한 점, 위 도

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

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이 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는 데에는 자신에게 별다

른 이익이 없는 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을 회사

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 인터넷주소자

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동 판결은,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UDRP 및 ACPA

의 입법목적, UDRP와 ACPA에 규정되어 있는 ‘부

정한 목적’ 판단의 고려요소들, 등록주의 법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법 체제를 악용하여 타인

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선등록하여 이익을 취하

는 소위 상표 브로커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입

법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인터넷주소자

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사이버스쿼팅은 도메인이름의 유일성을 이용한 

것으로 도메인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타인의 이름을 선점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을 

통하여 기업의 웹사이트를 찾아가고자 하는 수요

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현행 부정경쟁

방지법과는 달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뿐만 아니라 등록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최근에는 부정

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보다 인터넷주소자

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를 제기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주소자원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정한 목적을 어

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데, 그 동안 부정한 목적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다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호 (아)목, UDRP 및 ACPA의 입법목적, UDRP와 

ACPA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목적 판단의 고려

요소들, 등록주의 법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표법 체제를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

표를 선등록하여 이익을 취하는 소위 상표 브로커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입법된 상표법 제7조 제

1항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

64836 판결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부정한 목

적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UDRP 등과 같이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등록인이 도메인이름

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스쿼팅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병행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

지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을 규율하는 것

이 입법목적이라면 굳이 서로 다른 법률로 따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점, 동일한 사안에 대

하여 구제수단에 차이가 있는 양법을 중복 적용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장기적

으로는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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